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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 12. 28.(목)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목)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장관리법｣ 개정(2022. 12. 27.),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2023. 12. 12.)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어업권자가 어장
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 면허면적 1ha당 50만 원

이와 함께,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
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였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청소 주기대로 어장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어장청소 이행력은 높이고,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어장청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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